
선박건조수리업 감사청구 취지 

1) 개요 

- 2024년 현재 조선업 중대재해는 온열질환 포함 사망 17명으로 조선업에 중대재해 발생 증가가 

우려되고 있음. 

- 조선업은 고위험 업종으로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고,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기능인력의 

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선업 수주 물량은 중가하고 있어, 이주노동 인력의 증가 등 조선업 

및 선박건조 수리업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은 증가하고 있음. 

- 특히, 선박 건조 수리업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임에도 수리업에 대한 신고, 위험 예방에 대해 

노동부, 해양수산부, 경상남도 및 관련 지자체 등으로부터 선박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

어 있음.

- 이에 2024. 4. 27. 거제시 사등면 소재 수리 조선소에서, 선박수리 작업 중이던 다수의 노동자가 

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음. 

- 민주노총은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해 전 조직이 대응하는 취지 속에서 선박건조 수리업에 대한 

공익 감사 청구를 통해 각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.  

2) 주요 청구 취지 

- 선박수리는 조선업과 유사하여 폭발, 화재, 중독, 질식, 추락, 끼임, 협착, 화상, 맞음 등 산업재

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임. 

- 그러나, 고용노동부, 해양수산부, 경상남도 사이에 위험 정보에 대한 공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

관리 감독이 부재한 사이에 위험작업인 선박수리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고, 2024. 

4. 27. 거제시 사등면 소재 수리 조선소에서, 선박수리 작업 중이던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

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였음. 

-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과정에서 선박 수리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

있었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정보 

제공 등을 요청하였어야 하나,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.

-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리청은 선박수리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작업계획서를 통하여 선박 

수리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체적인 관리 감독은 별도로 하더라도 고

용노동부에 선박수리 및 도급 내역을 통지조차 하지 않았음. 

- 이처럼 고용노동부, 해양수산부, 지자체등 사이에 위험 정보에 대한 공유 및 관리 감독이 부재

한 사이에 위험작업인 선박수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고, 중대재해는 위 각 정부기관들

의 과실이 중첩되어 발생하였음.

- 이에 감사원은 선박건조수리 및 조선업 중대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 정부기관의 산업안전

보건법 위반의 점 등 위법, 부당 사항을 명확히 감사해야 함.  


